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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방향

I. 머리말

포스트 팬데믹의 첫 해인 2023년은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로 개막하였고, 갈등과 대립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전세계적으로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팽배한 한해였습니다.

2024년에는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재편은 물론, 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에 서고자 하는 국가들 간 주도권 경쟁과 이합집산으로 2023년 못지 않게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에 촉발된 여러 지정학적 변화와 국가별 대응

입법들은 2024년에 들어 비로소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속에는 여전히 다양한 리스크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와 주요

비즈니스 대상국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그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식별하여야 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통상규범을 감안하여 ESG 경영은 물론, 외국기업과의

인수ㆍ합병, AI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가운데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응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II. 2024년 7대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와 대응

1. 2024년 세계 거시경제 지표의 향방 유동적

■ 세계경제 성장 둔화 전망 속 금리인하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024년 세계경제가 2.7-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1.4%에 못 미칠 것이며 신흥시장 및

개도국 경제도 2023년보다 낮은 4.0%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IMF와 OECD는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너진 노동시장이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전쟁으로 인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으며 핵심 물자의 공급망 차질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소 안정되고

있어 2024년 중에 미국의 금리인하 정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외채 부담이 늘어난 반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도 한계를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세계 무역은 성장, 그러나 노동인력 부족현상 심화

세계무역기구(WTO)는 2023년에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과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정책

종식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 상품 교역의 회복을 촉진시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2024년에는 오히려 상품 교역이 비교적 큰 폭인

3.3%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WTO는 아시아(5.1%), 중동(3.8%), 북미(2.7%),

유럽연합(EU)(2.2%) 순으로 상품 수출이 성장하고 상품 수입은 아시아(5.8%),

중동(4.6%), 남미(3.3%), 북미(2.2%), EU(1.6%) 순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 이어진 조기 은퇴, 실업수당 및 정부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요인이 노동참여율을 지속적으로 저하시켰다. 따라서 2024년 세계 모든 기업들에게는

노동력 부족, 특히 기술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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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중 경쟁 격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불확실성 고조

■ 서방의 중국 견제 전략에 따른 핵심원자재ㆍ 첨단기술 탈중국화

미-중간 전략 경쟁은 2024년에도 지속되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의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과정에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사실상 배제하게 될 것이다. EU도

‘핵심원자재보호법(CRMA)’ 등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능력을 확대하여 공급망 내재화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급망 협정이

2024년에는 발효될 전망이며, 이 밖에도 칩4(CHIP4) 동맹,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SP), G7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 플랫폼, 미국-EU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서방

국가간 대중국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중간

첨단기술 경쟁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 AI, 양자컴퓨터, 바이오 기술로 확장될

것이다. 나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서방국가들은 지난 9월 ‘인도-

중동-유럽 경제회랑(IMEC)’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는 등 물류체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무력충돌, 각국 선거, 글로벌 사우스 연대 강화 등 국제정치관계의 파급력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간 갈등 심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무력충돌의 가능성 또한 매우 커졌다.

이 두개의 분쟁은 비교적 제한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국제 역학관계 여하에 따라 확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럴 경우 에너지 위기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또한

2024년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리더십 교체를 위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11월에 개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방 의회 선거가 국제통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U 의회 선거와 집행부 교체에 따라 향후 EU의 기후변화나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 대만에서는 1월 국가원수(총통) 선거를 실시하는데,

양안관계와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AU)이 G20에 가입하고 BRICS회원국도

확대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또한 2024년 세계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 리더로서의 역할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 공급 및 사이버 안보 위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화석연료시장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한 무역

제재에 따라 화석연료 공급망 구조가 급변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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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을 통해 보였듯이, 에너지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이나 무인기 타격을 비롯한

하이브리드 전술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이렇듯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위기 의식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은 전쟁의 양상 또한 바꾸었다.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정보작전을 총칭하는 사이버 전쟁은 네트워크

전쟁이라고도 칭하며 저비용으로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제안보 경쟁도 해킹, 랜섬웨어 등을 통해 사이버 영역에서

격화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국가 뿐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미-중간 탈동조화 추세가 심화될 것임에 비추어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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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예방적, 선제적, 입체적 대응전략 모색: 지정학적

위기 및 그 파급효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컴플라이언스 체제를

재정비하는 한편,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조직과 대응 인력의 강화 등

위기대응 체제 강화

• 무역 및 투자전략의 재검토,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기업전략 재편성: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과 같이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다양한 소싱(sourcing)을 고려하고, 핵심산업과 제품관련 GVC의 5대

리스크(공급, 수요, 처리, 통제, 환경)에 대한 분석 및 포괄적 대응 수립

3.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요인 확대

■ 국가 간 공급망 연대 움직임과 중국의 대응

효율성 극대화를 바탕으로 한동안 확장ㆍ강화되어온 글로벌 공급망 체계는 코로나19

여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기후변화 등의 요인과 함께 미-

중간 전략 경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 현상으로 불안전성이 증폭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들은 2024년에도 국내입법과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뿐 아니라, 동맹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연대ㆍ협조체제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도 이러한 서방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자국의 외교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세계가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자국 자원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비대칭적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행동을 언제든지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요국의 반도체 및 핵심원자재 수출통제 증가

미국의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는 2024년에도 더욱 확장 및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등을 통하여 외국에서 미국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의 수출/재수출 통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경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EU도 미국에 동조하여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를 마친 뒤 2024년에는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 또한 2023년 7월부터 중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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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반도체 재료인 갈륨ㆍ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미국과 똑같은 명분인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흑연 재료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를 2023년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출통제의 활용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러시아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제재 지속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세계 46개국이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금융거래 제재, 수출통제,

중앙은행ㆍ국부펀드 제재, 인적 제재, 에너지 제재

등이 전방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수출통제, 천연가스 공급 제한,

비우호국 지정 및 기업 제재 등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때문에 에너지 분야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수출통제와 더불어 기술

유출의 우려 등 국가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2023년 10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제조와 밀매에 관여한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제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1년부터 시행한 ‘반외국제재법’을 통하여 그러한

결정에 참여한 외국인에 대해 중국 내 자산 동결 등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이러한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 자국우선주의 기반 보호무역주의 전세계적 확산

■ 관세 인상 및 무역구제조치 활용 등 보호무역조치의

전세계적 확산

미국의 경우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보호무역주의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인권, 노동,

환경 보호 분야에 대한 수출국의 법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서도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강화된 무역구제조치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경우 2023년부터 시행된

역외보조금 규정에 이어 EU 배터리법 또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 EU 의회

선거 및 집행부 선출을 앞두고 다양한 수입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의 경우도 2023년

8월 멕시코에서 철강을 비롯한 392개 품목의

관세를 예고 없이 기습 인상했으며, 2024년에도 각

품목별 양허세율까지 추가로 인상할 여지가 있다.

동남아의 경우, 배터리 원료 등의 소재가 되는

광물의 수출제한 등 자원 민족주의에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가 예상된다. 인도의 경우 2023년 2월

사전 예고 없이 수입산 자동차 관세인상 조치를

취한데 이어 랩탑, 태블릿, PC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2024년에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의 본격적 시행과 상계관세

전쟁가능성

2024년에도 미국, EU를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자국

산업보호 및 제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산업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육성법, 그리고 인프라법(IIJA)

등이 그 결과물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에도

핵심상품에 대한 미국의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대규모의 보조금을 쏟아 붓는

산업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판

IRA이라고 불리는 ‘녹색산업법안’은 명분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내세우지만 그 실질은

유럽내 또는 자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2023년 1월부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하였지만 직전까지 약

38조6천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집행한 바 있으며,

정부보조금을 적극 활용하여태양광, 배터리,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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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대한 세부 점검 및

최적화 전략 수립: 기업의 기존 공급망

체계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민첩성,

가시성을 점검하고 공급원 전환, 적정

비축량 산정 등 구체적인 공급망 최적화

전략 수립

• 포괄적인 공급망 실사 체계 구축 및

지속적인 규제 모니터링 수행: 조달

품목에 관련된 직간접적 원천까지

포함하여 우려국으로부터 원자재 수급을

제한하고 동시에 불투명한 공급망

으로부터 원자재 조달 여부 모니터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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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역시 자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핵심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은

필연적으로 상계관세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5. 경제안보에 근거한 투자심사강화 기조 지속

■ 미국의 외국인 투자 및 해외투자 심사 강화

미국은 자국내 중국의 투자(inbound)를 규제하는데

이어 자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outbound)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하여 미국으로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안보심사를 강화한데 이어,1) 자국민의 대중국

투자에 대해 국가안보심사를 가능케 하는 ’국가

핵심역량수호법(NCCDA)’이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2) 지난 8월에는 첨단반도체, AI, 양자 컴퓨팅

산업기술 분야에서 미국인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 2024에는

세부규정이 발표되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1) 해당 의무의 적용을 받는 미국인(‘US

Person’)의 범위(특히 미국인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우회가능성을 고려), (2) 우려 단체에 관한 지정, (3)

규제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예: 자본(equity)으로

전환 가능한 대출 투자, 합작법인(JV) 설립, 간접

투자 등), (4) 규제대상 기술 및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및 해외투자 규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2024년에 경기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촉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또한 미국과

같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과정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일례로 2020년부터

시행된 외국인투자법은 국가안보 관련 심사 절차를

규정으로 포함시켰다. 최근 중국 또한 사이버

안보와 관련하여 해외(outbound) 투자에 대해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2022년 시행된

‘사이버보안 심사방법’이 그 결과이다. 또한 같은

해부터 시행된 ‘국가간 데이터이전 보안평가 방법’은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이 수반되는 경우 중국

으로부터 해외로 진출하는 투자자본도 보안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때문에 2024년에는

중국도 필요한 경우 투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기후대응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별 규범 강화

■ EU와 미국의 경쟁적인 그린통상정책

EU는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는 물론, ‘탄소중립산업법

(NZIA)’까지 다양한 통상관련 법안들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2024년은 특히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CBAM의 전환기간으로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에 대한 실험적인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EU가 도입 추진중인‘공급망실사법(CSDDD)’ 은

• 주요 수출대상국의 보호무역정책에

대해 초기단계부터의 대응 및 관리: 주요

수출대상국 및 주요 글로벌 공급망

국가들의 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 공급망 재편성 기회 및 주요국 산업정책

의 적극 활용: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의

산업정책상 규제와 지원 동향을 파악하고,

수혜요건을 면밀히 검토(예: 미국 IRA상

FEOC 요건 등), 해당국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

• 미국과 중국으로의 해외투자 고려시

안 보 심 사 절 차 숙 지 : 각 국 가 별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와 고려 요소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적 자문을 통해

불확실성 감소 및 불필요한 비용 절감

도모

• 우리 기업들을 위한 투자심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참여:

우리나라 법제하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외 국 인 투 자 심 사 제 도 를 도 입 하 고

국가안보 요소와 관련된 심사를 강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

기업의 이해관계 반영 노력 경주



- 6 -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1, 2024 

기업들에게 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실사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2022년 발효된

미국의 IRA는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재정지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역내 공급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소 보호무역적인 요건들이 수반됨에

따라 2024년에도 이해관계국가들과의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EU는 탈탄소

철강 생산을 위한 글로벌지속가능철강ㆍ알루미늄

협정(GSSA)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데,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을 EU CBAM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 등과 관련하여 2024년까지도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UNFCCC COP

28)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UAE 컨센서스’가

채택된 만큼, 세계적으로 그린통상정책 개발 및

추진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권 관련 통상 규제의 지속적 확산

최근 글로벌 통상체제에서는 인권 또한 중대사안

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외국

기업들에게도 인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역외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2018년 제정된 미국의

‘ 수 출 통 제 개 혁 법 (ECRA)’ 상 ‘ 인 권 보 호 및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한 수출통제와 함께 2024년

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언급한

EU의 CSDDD는 환경 문제와 더불어 인권에

관해서도 기업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으로서, 최근

2023년 12월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 간 잠정

합의가 도출되었다. EU 역내 순 매출액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역외 기업들에게도 민사책임과

제재가 적용되는 동 조치는 2024년 중에 유럽 의회

및 EU 이사회 최종 표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7.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외 통상규범 논의 강화

■ 미국과 EU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경쟁

2023년 12월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의

‘실질적 타결’이 발표되었지만, 일부 쟁점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어 추후 논의 동향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미국은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데이터 국경간 이동 자유화 및

소스코드 보호에 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였는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미국의 유동적인 입장이 2024년에는

어떻게든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DMA)’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DSA는 2024년 모든 디지털 서비스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처럼 EU의 디지털 전환/디지털 경제 관련 국내법

체계 정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개인정보보호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논의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협상 진척이 부진함에

따라 그간 미-일 디지털 무역협정, 미-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그리고 현재 협상

중인 미-EU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같은 양자협정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서버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공개금지 의무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이어

최근 EU와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2024년 새로운

양자 규범 제정에 대해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4년 2월 개최될 WTO 제13차 각료회의

(MC13)에서 국경간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유예(moratorium) 영구화에 회원국들이 합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 환경 및 인권 관련 규범이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및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공급망 및 생산 방식과 설비 등을 점검하여

탄소배출 및 인권 보호 현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탈탄소 전략과 ESG 경영제도

기반 하에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

• 민ㆍ관 협의를 통해 환경ㆍ인권 국제규범

정립과정에 합동 대응: 기업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환경 및 인권 관련

국가별 정책과 국제규범 수립 과정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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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디지털 통상 의제, AI

2023년 11월 영국에서 개최된 제1회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 등 AI 규제 관련 국제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각국의 AI 규제 관련 입장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AI 규제의 조화가 새로운 디지털

통상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EU는 세계

최초로 AI에 관한 포괄적 규제 법률안(EU AI Act)에

대해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 간 잠정 합의가

도출되어 입법화를 앞두고 있고, 미국도 지난 10월

발표한 행정명령을 통해 AI 규제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중국 및 우리나라도 AI 규제 방안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AI 관련 국제 표준이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규제는 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2024년에 전개될 디지털 통상규범에

관한 국제논의에서는 그간 지속되어 온 단순한 협력

차원을 넘어서 AI 규제 관련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 디지털 경제 관련 국내외 규범 논의 동향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모색: 디지털 규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EU의 경우 법안 마련 이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피력

• 디지털 경제 관련 각국의 규제 법령에

대한 준수 점검 및 위험 관리 체계 마련:

온라인 플랫폼 확산 및 AI 기술 등 새로운

디지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입되는 각국의 규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위험 관리체계를 구축

1)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3), “미국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 (CFIUS) 가이드북” 참조. (링크)

2) 구체적으로 미국의 해외투자규제조치에

대해서는 “[광장 경제안보 TF] Issue Brief 

시리즈 ④ 경제안보와 주요 조치 분석: 

미국의 해외투자 (outbound FDI) 규제

조치를 중심으로” 참조. (링크)

https://www.leeko.com/upload/news/newsLetter/960/20230526094907961.pdf
https://www.leeko.com/newsl/economic_tf/20231115/estf2311_4_ful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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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Brazil, Russia, India, China, and South Africa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화인민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칭하는 말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세조정메커니즘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당사국총회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

DMA Digital Market Act EU의 디지털시장법

DSA Digital Service Act EU의 디지털서비스법

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 미국의 수출통제개혁법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환경, 사회, 거버넌스

EU European Union 유럽연합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 미국의 해외직접생산규정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해외우려기관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미국의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

GSSA Global Arrangement on Sustainable Steel and Aluminum 미ㆍEU간협상중인글로벌지속가능철강ㆍ알루미늄협정

GVC Global Value Chain 글로벌가치사슬

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의 인프라법

IMEC India-Middle East-Europe Economic Corridor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RA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JV Joint Venture 합작 법인

MC13 WTO's 13th Ministerial Conference 제13차 WTO 각료회의

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NCCDA 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미국의 국가핵심역량수호법

NZIA Net-Zero Industry Act EU의 탄소중립산업법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개발협력기구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별시장상황

TTC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무역기술위원회

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유엔기후변화협약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용어정리>



10.11 한국ㆍ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10.11 미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국적 반도체 기업에 1년간 수출 통제 한시적 유예 발표

10.14 한국ㆍ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10.16 한국ㆍ영국, 양국 무역 무관세 적용 2025년까지 연장 합의

10.17-10.18 중국,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 개최

10.17 중국ㆍ세르비아 FTA 서명

10.17 미국,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 발표

10.20 미국-EU 정상회담 개최

10.22 한국ㆍ사우디아라비아, 정담회담 계기로 양국 기업, 첨단산업 MOUㆍ계약 51건 체결

10.24 미국, AI반도체 수출통제 시행

10.25 중국, 아시아ㆍ아프리카ㆍ남미 10여개국과 철광석ㆍ니켈 등 핵심 광물 협정 체결

10.25 미국, WTO 전자상거래 협상 제안 지지 철회

10.26-10.27 EU 27개국 정상회의 개최

10.30 미국, 아프리카 4개국에 대한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무역 특혜 철회

10.31 한국ㆍ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11.2 미국 對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

11.7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

11.11 중국ㆍ사우디아라비아 9조 규모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11.13 미국ㆍ인도네시아 정상회담

11.13 EU, ‘핵심원자재법(CRMA)’ 최종 타협안 합의

11.13-11.14 IPEF 장관회의서 ‘청정경제 협정’ 및 ‘공정경제 협정’ 타결

11.15-11.17 APEC 정상회의 개최 및 ‘2023 골든게이트 선언’ 채택

11.16 일본ㆍ중국 정상회담 개최

11.24 한국ㆍ브라질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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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일본ㆍ베트남 정상회담 개최

11.28 싱가포르ㆍ메르코수르 FTA 협상 타결

11.29-12.1 한국ㆍ칠레 FTA 개선 협상

11.30-12.13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개최

12.1 중국, 흑연 수출통제 시행

12.1 미국, IRA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 발표

12.4 한국ㆍ중국, 수출 통제 대화 메커니즘 구축 합의

12.6 이탈리아, 중국 일대일로 공식 탈퇴

12.7 EUㆍ중국 정상회담 개최

12.8 EU, 세계최초 ‘인공지능법(AI Act)’ 최종 타협안에 합의

12.11 WTO 주요국 통상장관 회의 개최

12.13 EUㆍ칠레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서명

12.14 유럽의회 및 집행위 간 ‘공급망실사지침(CSDDD)’ 3자 협상 타결

12.14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잠정 가이던스 발표

12.18 일본ㆍASEAN 제1회 ‘아시아 제로 에미션 공동체(AZEC)’ 정상회의 개최

12.18-12.21 한국ㆍ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1차 공식 협상개시

12.18 EUㆍ케냐 경제동반자협정(EPA) 서명

12.18 EU, 제12차 대러 제재 공식 채택

12.18 2027년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계획 발표

12.20 한국ㆍ아프리카 '제2차 한ㆍ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 개최

12.20 중국ㆍ니카라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12.21 중국, 대만산 12개 품목 관세감면 중단

12.21 중국,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

12.25 EAEUㆍ이란 FT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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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대만, 對러시아 45개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확대

12.26 美,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2024년5월 31일까지로 연장

12.27 EU, 중국發 통상 보복 대응을 위한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시행

12.28 한국ㆍGCC FTA 협상 타결

12.28 美ㆍEU 철강 및 알루미늄 무관세 조처 202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

- 11 -

날짜 내용

2023년 하반기 주요 통상일지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1, 2024 



- 12 -

2024년 세계 주요 경제ㆍ정치 일정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Vol.1, 2024 

세계경제포럼(WEF) 개최 1.15-19

EU ETS 해운 포함 시행 1.1

EU CBAM 첫 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 1.31

정치경제

‘EU 배터리 규정’ 적용

*규정 세부 준칙 2024~2028 위임법 통해

단계적으로 채택될 예정

2.18

WTO 제13차 각료회의(MC13) 2.26-29

G7 정상회의 6.17-19

G20 정상회의 7.12-14

2024 파리 올림픽 7.26-8.11

IMFㆍ세계은행 연차총회 10.25-27

1.13 대만, 제15대 총통 및 제11대 입법위원회 선거

2.14 인도네시아, 대통령 및 국민협의회 선거

3.1 이란 총선

3.17 러시아 대통령 선거

3.31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4.10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5月 인도 총선거

6.2 멕시코 대통령 선거

6.6-9 유럽의회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11.5

UNFCCC COP29 11月

미국-EU,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ASSA)’ 협상 지속 미정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미정

EU-일본 경제파트너십협정 협상 미정

APEC 경제지도자회의 (페루) 미정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EU 공급망실사법(CSDDD)’ 2024년 내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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